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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 국가별 테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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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간행물 
대테러국(Bureau of Counterterrorism) 

 

개요: 한국은 확고한 대테러 역량을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고한 협력관계를 구가하고 

있다. 2014 년, 한국 국내에서 중대한 테러 위협에 직면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과거의 경우 관광이나 선교 

활동에 참가한 내국민이 중동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테러범에게 희생된 사례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이 사이버테러를 방지하는 동시에 테러조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체류 

외국인에 의한 테러 위협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밀착 감시를 수행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법집행 당국은 국토안전 대통령령 제 6 호(HSPD-6)와 중범죄방지척결(PCSC) 협정을 통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기존에 알려진 테러범과 테러 용의자를 대상으로 합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0 월에 한·중 대테러협의회를 개최했다. 

법률·사법 집행·국경안보: 국회는 2001 년에 발의된 포괄적인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로 

인하여, 한국 사법 당국은 테러에 중대하게 연루되어 있거나 사상적인 연관성이 있는 자를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법 당국은 테러 의심 

사건에 형법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2013 년에 개정된 대통령훈령 제 309 호를 근거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4 년 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의료 및 피해복구 지원을 포함하여 사이버테러 방지와 테러 피해보전에 관한 수 개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당해 연말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국제경찰협력센터는 외국인 테러 용의자 16 명의 입국을 금지했다. 

테러자금조달방지: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및 그와 유사한 지역기구인 아태지역 

자금세탁방지기구 그리고 금융정보분석기구 협의체인 에그몽 그룹에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5 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1267 호, 제 1988 호, 제 1373 호에 따른 테러자금조달방지(CFT)와 관련된 

제반 국제 조약과 결의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재정경제부에 의해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은 법집행 기관들과 협력하여 의심스러운 혐의 거래를 감시하고 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 제 2 권 <자금세탁 및 금융 범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state.gov/j/inl/rls/nrcrpt/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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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국제 협력: 한국은 2014 년 한 해 동안 양자간 및 다자간 대테러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한국은 

유엔, APEC,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협력대화(ACD),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OECD, G20,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도 파트너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이동을 막는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2178 호에 따른 10 월 이행회의에 참가했다. 

 

 


